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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지원 조례 분석 및 이행과정 연구: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을 중심으로*

맹 정 은

   1)

  

국문요약

본 연구는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조례 1건과 기초자치단체인 16

개 구･군에서 제정된 17건의 ｢공영장례 지원 조례｣ 내용을 조례분석모형으로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를 개념, 권리, 대상자 범위, 지원 방법 및 내용 및 전달체계, 재정의 책임성을 기

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영장례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적

용 범위는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보다 확대되어 있다. 한편,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과 장례 절차의 원

활한 진행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민참여 방식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현재 공영장례 지원은 주

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 구･군별로 협약된 장례업체에 의존하거나 지원 내용의 비표준화로 인한 서

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공영장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며, 조례 전반에 

걸쳐 지원 방식과 지원 내용을 표준화하여 조례의 효과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영장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활성화되고, 사회적 관계 중심의 장례 제도로 변화가 이루어져, 공영장례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가

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무연고사망자, 무연고사망자장례, 공영장례, 공영장례조례, 조례분석

Ⅰ. 서론

2024년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 대구지역 8개의 시민단체는 대구시청 앞에서 공영장례 

지원 정책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시는 2022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과 공영장례식장 확충의 법적 근거를 마

련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설장례식장이 없으며, 지원되는 장례비용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되고, 부고 알림 범위도 기초자치단체 내로 한정되어 있어 타 지역에 거주하

는 유족이나 친지가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책임 있는 행정

을 촉구하며, 빈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구신

* 본 연구자는 부산 반빈곤센터의 공영장례 조문단 양성과정 이수하였음. 조례 이행과정 중 일부는 공영장

례 조문에서의 경험 및 부산 반빈곤센터 활동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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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24.10.17.). 

2024년 7월, 충청도의 한 마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가톨릭 신자가 사망하자 지역 성당

에서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비용을 모금하여 장례를 치렀다(가톨릭평화신문, 2024.08.07.). 해당 지

역에서는 2016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이 사례는 공영장례로 진행되

지 않았다. 한편, 2022년 8월 지병과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사건’에서는 친인척이 시

신 인수를 취소하면서 사망자들의 장례가 공영장례로 진행되었다(한겨레. 2022.08.24.)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화장 후 봉안(奉安)하거나 산골(散⾻)하는 단순한 행정절차로 처리되었

다. 2007년 전남 신안군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최초로 제정

한 이후, 인구 고령화와 가족관계 단절 및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

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는 고인의 ‘애도받을 권리’와 유가족 및 지인의 ‘애도할 권

리’를 실현하는 마지막 사회적 돌봄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이며,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 및 취약계층의 존엄한 죽음을 제도로 보장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유무와 지원 범위가 달라, 어느 지역에 거주하

느냐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지역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례가 제정되었

더라도 조례 제정 당시의 근거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후 장사법) 내용이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시기별로 조례 내용이 다르고, 예산 및 행정 인력 부족으로 여전히 무빈소 직장(直

葬) 형식으로 시신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보건복지부, 2024.2.7.). 

2018년 10월, 부산 북구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이후, 

2024년 1월 금정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산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인 16개 구･군 모두 공영장

례 지원 조례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부산시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

했으며, 2024년 2월에는 공영장례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성과로 보건복지부 주관 장사

정책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부산시는 부고 알림과 민･관･학 협력체계를 통해 공영장례 

홍보와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시민참여 방법은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구청은 협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서만 공영장례를 진행하거나, 관련 행정업무의 

이해와 해석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비혈연 관계 지인들이 장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

례가 발생하였다(부산일보, 2024.10.24.).

부산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인 16개 구･군에서 제정된 17개의 공영장례 지원 조례들은 제정 시

기가 다르고(북구 조례 제정 2018.10.31., 금정구 조례 제정 2024.1.31.), 그에 따라 근거법의 내용

이 달라 조례 내용에 차이가 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영장례 표준(안)｣을 발표(2024.2.7.)하

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정하여 지역별 공영장례 지원의 편차를 

줄이도록 독려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 각 구･군에서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표준(안)에 맞게 개정

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조례 내용을 검토하고, 지원 권한 범위를 포함한 조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인 구･군별 공영장례 지원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한, 조례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예상되는 쟁점을 분석하여,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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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시민 간의 유기적인 통합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무연고 사망의 개념과 현황

1) 무연고 사망이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무연고 사망자에 존엄한 장례

의식 제공｣(이하 ｢표준조례(안)｣으로 표기) 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 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를 의미한다. 

연고자는 장사법 제2조(정의)의 제16호에서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

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

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

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

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칭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개념에 대해 김민석(2023)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 

확인되는 연고자가 없거나, 고인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면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인의 연

고자를 조회해 시신의 인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위임서

를 쓰거나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직관적인 정의를 내렸다.

최근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하면서, ‘고독사 예방 정책’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주요한 과제

로 다루어지고 있다.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사망자의 연고자 유무와 연고자의 시신 인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혼자 임종을 맞이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경우를 ‘고독사’라고 하며, 그

중에서도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혹은 취약계층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다. 

｢서울시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2016)｣에서는 독거사이면서 사회적 고립사일 경

우 ‘고독사’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그림 1>.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사망 사례 중에서 독거사

와 고립사, 고독사 및 자살 비존엄사를 포함하는 개념이 ‘무연사’, 즉 무연고 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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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연사의 개념-고독사 유사개념과의 관계(서울시복지재단, 2016)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의 죽음은 무연고 사망자에 포함된다. 김

수지(2023)는 오랜 기간 ‘연고’를 맺어온 지인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시신을 인수할 ‘제도

적 연고자’가 없거나 ‘제도적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에도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다

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2) 무연고 사망의 현황

보건복지부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함께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무연고 시신 처리현황’을 

발표하였다(2024.2).1) 해당 자료는 2012년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는 시･도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

으로 하며, 2019년 하반기부터 e하늘 장사행정지원시스템2)에 등록된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

다. 자료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연구자 유형을 ① 연고자가 없는 시신,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

신,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① 연고자가 없거나 ② 알 수 없는 경우보다 ③ 연고

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례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그림 2>.

1) 2019년 하반기 자료부터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로 확인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고

자 분류를 포함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2) e하늘 장사행정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15774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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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무연고 시신처리 현황(연고자 분류별, 보건복지부, 2024)

① 연고자가 없는 시신,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경남, 대구, 충남, 강

원, 경북, 대전, 충북, 전남, 전북, 제주와 울산, 광주, 세종의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연도별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지역별, 보건복지부, 202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20 670 345 189 253 30 79 67 8 684 73 109 91 70 94 139 163 72 3,136

2021 814 399 201 256 26 87 60 10 828 115 112 116 80 92 128 218 61 3,603

2022 1109 526 231 347 35 136 80 8 1099 197 124 227 110 103 125 280 105 4,842

2023 1214 619 309 355 72 168 127 7 1092 205 107 246 123 141 182 352 96 5,415

2023년 기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별 무연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시신 처리 건수가 많은 순

서대로 사하구, 부산진구, 북구, 서구, 사상구, 동구 순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부산광역시의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구･군별, 2024)3)

계 중구 서구 동구 영도 부산진 동래 남구 북구 해운대 사하 금정 강서 연제 수영 사상 기장군

2020 347 13 44 2 25 45 18 9 36 33 42 21 5 2 8 40 4 

2021 402 14 17 29 24 51 22 14 43 38 55 21 9 6 17 38 4 

2022 531 23 13 35 42 70 31 23 44 36 65 35 3 30 19 51 11 

2023 620 24 54 46 38 84 31 32 60 36 85 30 9 18 12 49 12 

2024
(9.30.기준)

457 14 26 27 36 71 30 24 41 29 51 35 11 11 9 38 4 

3) <표 2> 부산광역시의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부산시무연고사망자 통계자료(2019~2024.9.) 요청 후 2024. 

10.23.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장사문화팀 자료송부)]자료이며, <표 1>와 비교하여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신원미상이 밝혀지거나 하여 보건복지부 통계 산출 이후에 수정된 수치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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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2022)는 장사법의 목적이 사회적 고립보다는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의 측면

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포함(12조)한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 법률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이 공영장례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

지지원법의 대상자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 장례 의식 수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즉, 장사법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

으며, 정책 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표 3>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관련 법령(박준희, 2022; 21 참고)

법률 장사법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목적 장사업무 및 위생보건 최저생활 보장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의 긴급
지원

대상
모든 국민
(무연고 사망자 포함)

최저생계,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 
(장제급여) 

화재, 사망, 학대 등

조례
공영장례 (지원) 조례 및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조례

대상
무연고 사망자, 기초생활 수급자, 긴급복지대상
자(근거법: 노인복지법 등)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행정지침 장사업무안내

대상
모든 국민 
(무연고 사망자 포함)

이러한 한계점과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의 편차를 줄이고, 보다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고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

(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2024.2.7.) 이는 2023년 장사법 개정(2023.3.28.) 및 시행

(2023.9.29.)을 통해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의식을 수행하고, 관

련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진행된 것이다. 

특히, 개정된 장사법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범위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표준조례(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 중증장애인, 75세 이상 고령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공영장례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욱 포

괄적인 장례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 공영장례의 개념 및 현황

최근까지 무연고 사망자와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망자는 장례식 없이 안

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가는 무빈소 직장(直葬) 방식으로 장례가 진행되었다. 임규철(2020; 

173)에 따르면, 실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관할 경찰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체처리 의뢰 공

문을 해당 구･시･읍･면･장(통상 구청 복지과)에게 발송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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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한 후 장례업체에 연락하여 화장 후 봉안 또는 매장하는 방식으로 시신이 처리되었다. 

 2023년 3월 28일 개정된 장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그림 3), 무연고 사망자가 생전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 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또는 유언 등을 통해 지정한 사람이 희망할 경

우, 그들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특히 개정된 장사법(법제처, 법률 제19299호, 2023.3.28. 일부 개정의 이유 및 주요 내용) 제12

조4)에는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

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

<그림 3> 공영장례 과정

4)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 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

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장 등은 제1항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

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

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2024. 2. 6.> ⑤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2024. 2. 6.> ⑥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

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3. 3. 28., 

2024. 2. 6.> ⑦ 시장등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2024. 2. 6.> [제목개정 2015. 1. 28.]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 등은 제12조에 따

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법제처, 2025.1.16.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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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4.2.7.)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월 기준으로 15개 시도(88.2%) 및 177개 시군

구(78.3%)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8개 시도에서 34억 원, 191개 시군구에서 43.7

억 원의 예산(2023년 기준)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장사법의 개정(2023.3.28.) 

및 시행(2023.9.23.)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별 장례 지원 편차를 줄이고,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식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장사법 제12조의 개정을 통해 사망 전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도 장례의 주관자로 인정됨

으로써,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명확해 졌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영

장례를 시행할 때 행정적･재정적인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의 2023년 공영장례 실적을 16개 구･군의 인구분포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2023년에는 부산시에서 총 415건의 공영장례가 이루어졌으며, 공영장례 예산이 소진되어 무빈소 

장례로 진행된 사례도 36건 있었다. 중구, 서구, 부산진구, 남구에서는 구(區) 예산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 

<표 4> 2023년 부산시 인구분포와 공영장례 실적(2023.12.31.기준)5)

인구분포(2023.12. 기준) 2023년 공영장례 실적

총계
(명) 

유년기
(0-14세) 

청년기
(15-34세) 

장년기
(35-65세) 

노년기
(65세이상) 

집행
건수

(시비)

집행
건수

(구비)

총 
집행
건수

시신처리
(무빈소)

건수

1만명당 
공영

장례 건수*

노년기인구1
만명당공영
장례수**

부산광역시 3,293,362 328,332 710,250 1,509,581 745,199 380 35 415 36 1.3 5.6 

중구 38,619 1,644 8,828 16,281  11,866 10 3 13 8 3.4 11.0 

서구 104,089 8,318 21,347 45,151 29,273 10 1 11 - 1.1 3.8 

동구 87,792 6,198 17,835 38,666  25,093 32 - 32 13 3.6 12.8 

영도구 106,548 7,589 18,214 47,070 33,675 36 36 - 3.4 10.7 

부산진구 359,508 31,273 89,214 159,700 79,321 20 19 39 1.1 4.9 

동래구 270,815 31,371 56,345 125,587 57,512 25 25 1 0.9 4.3 

남구 254,185 25,090 56,928 113,214 58,953 14 12 26 - 1.0 4.4 

북구 273,596 26,530 58,222 129,690 59,154 46 - 46 - 1.7 7.8 

해운대구 380,448 40,943 79,064 180,775 79,666 31 31 0.8 3.9 

사하구 297,831 27,306 62,728 138,747 69,050 57 - 57 13 1.9 8.3 

금정구 215,590 17,605 48,317 95,602 54,066 25 - 25 1 1.2 4.6 

강서구 142,396 26,638 26,984 68,594 20,180 5 - 5 - 0.4 2.5 

연제구 205,766 20,712 44,726 94,111 46,217 11 - 11 - 0.5 2.4 

수영구 174,518 14,644 41,143 76,203 42,528 8 - 8 - 0.5 1.9 

사상구 202,932 16,215 45,346 95,671  45,700 38 38 1.9 8.3 

기장군 178,729 26,256 35,009 84,519 32,945 12 - 12 - 0.7 3.6 

* 공영장례 총집행건수/인구총계×10000으로 계산 
** 공영장례 총집행건수/노년기 인구총계×10000으로 

계산

출처: 통계청(인구분포), 부산시 노인복지과(공영장례
실적 자료)를 가공하였음

5)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정보공개청구(2024.1.14.)로 확인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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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2023년 공영장례 실적을 살펴보면, 부산 인구 1만 명 당 공영장례 건수는 1.3건이고 노

년기 인구(65세 이상) 1만 명 당 공영장례 수는 5.6건이다. 기초자치단체별 공영장례 집행 건수를 

인구 총계와 노년기 인구로 각각 나누어 비교한 결과, 인구 총계 대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

도구와 중구였으며, 노년기 인구 대비 비율이 높은 지역은 중구, 영도구, 사상, 사하구, 북구 순으

로 나타났다. 향후 관련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공영장례 수요 예측 및 예산 책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선행연구 검토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법규를 통해 공영장례 및 무

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해 왔다. 기존의 공영장례에 관한 연구는 고독사 관련 연구에서 장례 

부분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장사법의 개정으로 공영장례 관련 연구가 시작

되는 추세이나,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이행 과정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드물다. 

김광병(2012)은 사회복지의 조례 입법 평가 기준을 지역복지권 보장, 지역적 최저생활보장, 대

상자의 포괄성 및 적절성, 재정의 책임성, 전달체계와 권리구제로 구성하였으며, 각 평가 기준에

는 세부 평가 요소가 포함된다. 이러한 분석모형을 박윤영(2016)은 권리성, 대상자의 포괄성 및 적

절성, 재정의 책임성, 전달체계 등의 기준과 평가 요소로 정리하였다.

 임유진과 박미연(2018)은 개념, 권리성, 대상자 범위의 포괄성 및 적절성, 급여의 종류와 수준, 

재정의 책임성 및 전달체계로 고독사 조례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윤강인 외

(2021)는 공영장례 조례의 분석 기준을 ‘개념’, ‘권리성’, ‘대상자 범위’, ‘급여의 종류 및 수준’, ‘전

달체계’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구체적인 분석 요소로 ‘개념’에서 공영장례의 정의, ‘권리성’에서 공

영장례 지원 조례의 목적과 자치단체장의 책무, ‘대상자 범위’에서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급여의 

종류 및 수준’에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종류와 제공 수준, ‘전달체계’에서 공영장례 급여 신

청 자격 및 수령 가능한 주체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한편, 박준희(2022)는 지방자치단체의 1인 가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와 관련된 고독사 조례와 

공영장례 조례의 내용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의 근거가 되는 장사법
의 위임규정 없이 공영장례법이 제정되면서 법과 체계 간 부정합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장

사법 개정의 필요성과 공영장례 대상자 범위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공영장례 지원과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의 분석은 <표 5>와 같은 기준과 요

소로 이루어진 연구가 있다. 윤강인 외(2021)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제정된 48곳의 조례를 ‘개

념’, ‘권리성’, ‘대상자의 범위’, ‘급여의 종류 및 수준’, ‘전달체계’의 분석 기준 모형으로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지와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연고자를 지원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판단에 의존

하고 혈연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연구는 각 지역의 특성이나 한계를 충

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실제 조례를 바탕으로 진행된 사례에 대한 논거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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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윤강인 외(2023)는 기초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인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개념’, ‘권리성’, ‘급

여원칙’, ‘전달체계’ 중심으로 분석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업무의 위임과 전달조직, 관리 

감독 요소의 이행을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제3항에는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

단체의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기초자치단체의 무연고 장제 사무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이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와 해당 기초단체 조례 간의 구성과 내용의 상세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조례 이행 과정에서 근거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표 5> 조례 분석 관련 선행연구

구분 대상
분석모형 및 주요 내용

기준 평가 요소

김광병
(2012)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 

자주조례

지역복지권 보장

･ 조례의 목적규정
･ 주민의 권리규정 정도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규정 정도
･ 급여 및 서비스 제공받는 과정상의 방법

지역적 
최저생활보장

･ 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 규정 정도
･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 수준 규정 정도

대상자의 포괄성 
및 적절성

･ 대상자 범위의 포괄성 /적절성 규정 정도
･ 대상자 선정요건의 복잡성 규정 정도

재정의 책임성
･ 재정 책임의 규정 정도
･ 재정조달 방법 규정 정도

전달체계
･ 관련 조직의 유무 규정 정도
･ 전문인력 규정 정도

권리구제 ･ 권리구제 절차 마련 여부

박윤영
(2016)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주거복지 관련 조례

권리성
･ 목적규정
･ 주민의 권리 및 자치단체의 책임․의무 규정
･ 권리구제

대상자의 포괄성 
및 적절성

･ 대상자 및 대상자 선정요건
･ 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 제공 수준, 제공 과정, 구속력 수준

재정의 책임성
･ 재정 책임 정도(강제성, 임의성)
･ 재정조달방법

전달체계
･ 전달조직 규정(주체/관련 조직)
･ 전문인력 규정

임유진과 
박미현
(2018)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20개의 자치구 고독사 

예방조례

개념 ･ 고독사 정의 규정

권리성
･ 조례의 목적 규정
･ 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규정 정도
･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대상자 범위의 
포괄성 및 적절성

･ 대상자 범위 규정
･ 대상자 선정요건 규정

급여의 종류와 
수준

･ 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 규정 정도
･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 수준 규정
･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 과정 규정

제정의 책임성
･ 재정책임 규정 정도
･ 재정조달방법 규정

전달체계
･ 전달조직 규정
･ 전문인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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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대구광역시에서는 사설 장례식장 이용, 공영장례 지원 비

용으로는 제한적인 시설이용과 부고 알림의 실효성도 낮다는 문제(대구신문, 2024.10.17.)가 드러

났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 및 행정관리 시스템

의 차이로 인해 지원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조례와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여 조례 간 보완 및 이행과정에서 추가되어야 할 사항

을 확인하고자 한다. 

4. 부산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인 16개 구･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현황

헌법 제11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

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

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

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은 조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맹정은･송지은, 2023). 즉,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에 민감하고 밀접하게 대응

하여 정책을 수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발의에 대한 근거와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박윤영, 2016).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저소득층 수급자의 사망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에 관한 근거 법령으로 장사법,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등이 있었

다. 그러나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된 초기에는 

행정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조례의 내용과 시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박준희, 

2022).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상황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예산 및 인력의 한계를 사회 보호로 보완하기도 하였다(박준희, 2023). 임규철(2020)은 ｢
2020 장사업무 안내｣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이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실제 조례 내용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

윤강인･김종일･
황예음･임시현

(2021)

2007-2021.7.31.까지 
제정된 관련 조례 48개

개념 ･ 공영장례의 정의

권리성 ･ 조례의 목적 규정/ 자치단체장의 책임 및 의무 규정

대상자의 범위 ･ 대상자의 범위 규정

급여의 종류 및 
수준

･ 급여의 종류 규정 정도 / 급여의 제공 수준 규정

전달체계 ･ 급여신청 자격 / 급여수령 자격

윤강인･이창원･
이아름･김종일

(2023)

2023.05.까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 

12개

개념 ･ 공영장례의 정의

권리성
･ 목적 규정/지향성 규정/자치단체장의 책임 및 의무 규정/

계획 수립

급여원칙 ･ 급여원칙

전달체계 ･ 업무위임/전달조직/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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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규성이 인정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2018년 10월 북구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한 이후, 2024년 1월까지 기초자치단체인 16개 구･군과 부산광역시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다(연합뉴스, 2024.08.26.). 각 기초자치단체는 서로 다른 지역의 조례를 표본으로 삼아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 2023년 3월 장사법 개정 이후 동구를 비롯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6> 연구대상 조례 현황(2024.12.31. 기준, 제정일 순)

구(區) 조례명6) 제정일 개정일 비고

1 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0.31. 2023.02.01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명 변경

2 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1.12. 2024.09.20 
장사법 개정에 따라 전부 개
정

3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4.10. 2022.10.20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명 변경

4 기장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11. 

5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5.15. 2024.08.07
장사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
정

6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7.01.

7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22. 

8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3.31.

9 연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16.

10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2021.12.29. 2023.12.27
시민참여 보장 등 운영상 미비
점 개선 보완을 위한 일부 개정

11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4.08.

12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0.18.

13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0.31.

14 사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10.

15 중구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2.08.

16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2.28.

17 금정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1.31.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검색(2024.12.31.) 후 정리

부산광역시의 ｢공영장례 조례｣는 2021년 12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며, 2022년 6월에는 영락공원 

내에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마련하였고 같은 해 7월 29일에 부산광역시의 조례에 따라 첫 공영장

례를 지원하였다(경남일보, 202.07.31.). 2023년에는 공영장례 예산을 3억 2천만 원과 추가경정예

6) 조례명은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두가지이나 조례 

내용은 같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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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총 417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였다(장례뉴스, 2024.08.26.). 2024년 예

산으로 3억 2천만 원과 추경 예산 8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에는 공영장례 지원 예산으로 

4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처럼 부산광역시 조례 1건과 기초자치단체 16개 구･군의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부산

의 공영장례는 장례 문화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고 예

산이 확보된 이후에도, 조례가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시민의 역할과 권리

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산에서 제정된 17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항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고, 조례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영장례 제도가 시

민의 권리로서 정착하여 새로운 장례 문화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정된 부산광역시 조례 1건과 기초자치단체인 16개 

구･군의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내용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국가법령정

보센터(www.law.go.kr)에서 지역을 부산광역시로 설정하고, ‘공영장례’와 ‘무연고 사망자’로 검색

(2024.12.31. 검색)하여 확인된 17개 조례이다. 이를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조례와 기초자치단체인 구･군의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
항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행과정에 대해서는 공영장례 조문을 통한 현장 모니터링과 관련 내용

의 정보공개청구 및 기사검색으로 이루어졌다.

2.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조례 1건과 기초자치단체인 16개 구･군의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내용을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분석 항

목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조례분석에서 사용되는 분석모형을 수정

하여 적용하였다. 

사회복지제도에서 조례를 분석할 때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준과 단위를 포함하는 분석모형

이 필요하다. 또한, 조례는 행정 절차상의 근거이자 시민 권리의 근거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

항의 존재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례분석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평가 기

준과 평가 요소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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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준희(2022)는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제도에서 

개념 문제, 제도 절차상의 문제, 대상 범위의 문제, 책임 주체의 문제, 비용 예산상 문제, 법체계상 

문제 등을 도출하고, 이에 단기적, 장기적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안을 포함한 분석모형을 구성한 

바 있다.

<그림 4> 박준희(2022)의 분석모형

개념적 부재 절차적 문제 대상범위의 적절성 책임･주체의 불명확성 예산･재정 문제

↓ ↓ ↓ ↓ ↙

기존 제도 ← 법체계성의 문제

⇓

개선방안
단기 개념･통계 정립 사각지대 보완 사무 및 법적 체계화 지원 내용의 보완

장기 사회보장적 제도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인 16개 구･군의 공영장례 관련 17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조항을 분석하고,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윤강인 외(2021) 및 박준희(2022)의 분석모형을 기반으로 하되, 지원에 대한 관리 및 비

용 환수 요소를 포함하여 재정의 책임성을 분석 기준에 추가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개념의 기준은 

공영장례 정의 유무, 권리성 기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자치단체장의 책무, 대상자 범위는 공영장

례 지원 대상자, 지원 방법 및 내용은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지원 내용, 전달체계는 신청 및 수령, 

재정의 책임성에는 지원 결과 관리 및 비용 환수이다. 이러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분석모형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그림 5>과 같은 공영장례 지원 조례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에 관한 표준 조례(안)’(2024.2.7.)의 조항

과 내용을 평가 요소의 기본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17개 조례의 조항과 비교하여 세부 내용의 

유무를 확인하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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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박준희(2022)와 윤강인 외(2021)의 분석모형을 재구성한 조례 분석모형

평가 기준 평가 요소

개념 공영장례 정의

권리성 조례의 목적/자치단체장의 책무

대상자 범위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지원 방법 및 내용 구체적 지원 방법/지원 내용

전달체계 신청/수령

재정의 책임성 지원결과 관리/비용 환수

분석 기준

개념 권리성 대상자 범위 지원 방법 및 내용 전달체계 재정의 책임성

⇓
개선
방안

단기 개념 정립 사각지대 보완 행정체계확립 지원 내용 보완

장기 시민의 건전한 장례 문화로 확대 

Ⅳ. 연구결과

1. 공영장례의 개념

보건복지부(2024.2.7.)의 ｢표준조례(안)｣ 제2조 제1항에서 공영장례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 제4조의 지원 대상7)을 위해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

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장사법 
제12조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례 

지원, 고인의 존엄 보장,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 등을 ｢표준조례(안)｣ 제1조와 제2조1항에 명시하

였다. 

부산의 17곳 중 동구와 강서구 조례에는 ｢장사법｣ 제12조의 위임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2023년 장사법의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장례 지원 사항 규정’은 모든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고인의 존엄 보

장’은 14곳, ‘장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은 10곳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표준조례(안)｣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일부 조례에서는 ‘사회적 책무의 이행(5곳)’, ‘공

동체 가치 혹은 의식 실현(12곳)’, ‘사회복지 가치 실현(4곳)’과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3곳)’을 명

시하고 있어 포괄적이다. 특히, 북구는 공영장례 목적 조항에 ‘유품 정리’를 명시하고 있다.

7)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시･군･구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 등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고, 2.사망 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

여 수급자로서 미성년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75세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시

장 등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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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개념(조례 제정 순)

장사법 제12조 
위임 및 시행 
사항 명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

장례지원
사항 규정

고인의 
존엄 보장

장례 절차의 
원활한 진행

비고

북구 ○ ○
사회적 책무의 이행/공동체 의식 실현/  
유품 정리 명시

동래구 ○ ○ ○ ○ 공동체 의식/사회복지가치 실현 명시

해운대구 ○ ○ ○ 사회적 책무의 이행/공동체의식 실현 명시

기장군 ○ ○ ○ 상동

동구 ○ ○ ○ ○ ○ 공동체의식/사회복지가치 실현 명시

서구 ○ ○ ○ ○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에 명시함

수영구 ○ ○ ○ ○ 공동체의식/사회복지가치 실현 명시

영도구 ○ ○ ○
보건위생상 위해방지, 공공복지 증진, 사회
적 책무이행, 공동체의식 명시

연제구 ○ ○ ○ 사회적 책무이행 명시

부산광역시 ○ ○ ○ ○ 공동체적 가치실현 명시

사하구 ○ ○ ○ 사회적 책무 이행 명시

부산진구 ○ ○ ○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에 명시함

남구 ○ ○ ○ 공동체적 가치실현 명시

사상구 ○ ○ ○ ○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에 명시

중구 ○ ○ ○ ○ 공동체적 가치실현 명시

강서구 ○ ○ ○ ○ 상동

금정구 ○ ○ ○ ○ 상동

영도구 조례(제정 2020.3.31.)의 목적 조항에는 ‘보건위생상 위해방지’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

다. 이 표현은 국민 일반을 위한 ‘보건위생’ 목적을 강조하는 장사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이들을 위한 ｢표준조례(안)｣의 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 따라서, 영도구 조례의 목

적 조항은 ｢표준조례(안)｣의 목적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인의 존엄 보장’은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존엄한 장례 절차가 생략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

다. 무연고 사망자가 공영장례 지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병원이 협약한 장례업체가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례 절차 없이 곧바로 화장이 진행되었다. 이는 해

당 구청이 협약된 장례업체 외에는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부규정을 우선했기 때

문이었다(부산일보, 2024.10.24.). 분명히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규정한 ‘장례 지원 사항 규정’과 

‘장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따라

서, 지원 업무 매뉴얼의 세부 실무내용 전반을 행정 편의성보다 고인의 존엄 보장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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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의 목적과 자치단체장의 책무

｢표준조례(안)｣에서는 “공영장례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유로 가족 해체와 빈곤을 규정하고 있다. 책무 규정에는 행정

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분석 대상인 17개 조례 중, 취약계층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유로 가족 해체(15곳)와 빈곤(12

곳)을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책무 규정 중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은 모든 조례가 

｢표준조례(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장례업체(13곳), 비영

리 단체(10곳)이었다. 

한편, 부산광역시의 조례는 부고 게시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산

에서 가장 마지막에 조례를 제정한 금정구는 취약계층의 정의에 ‘가족 형태의 다변화’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표 8> 권리 및 책무

목적 규정 책무 규정

비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 규정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

협력체계 구축

가족 해체 빈곤 민간 비영리단체

북구 ○ ○ ◎ ○

동래구 ○ ○ ○

해운대구 ○ ○ ○ ◎

기장군 ○ ○ ◎

동구 ○ ○ ○

서구 ○ ○ ○ ◎ ○

수영구 ○ ○ ○ ◎ ○

영도구 ○ ○ ◎ ○

연제구 ○ ○ ○ ◎

부산광역시 ○ ○ ○
‘부고 게시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 
명시(2023.12.27. 신설)

사하구 ○ ○ ○ ◎

부산진구 ○ ○ ○ ◎ ○

남구 ○ ○ ○ ◎ ○

사상구 ○ ○ ○ ◎ ○

중구 ○ ○ ○ ◎ ○

강서구 ○ ◎ ○

금정구 ○ ○ ○ 가족 형태의 다변화 명시

◎ 장례업체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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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시민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영장례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 부산

광역시의 조례가 개정(2023.12.27.)되면서 “시장은 무연고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

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

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북구를 

시작으로 부산의 모든 구･군청 홈페이지, 영락공원 홈페이지에 부고란이 개설되었다(보건복지부, 

2023). 그러나, 현재 부산시민이 부고를 보고 공영장례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지 않다. 공영장례 과정에 시민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영장례는 결국 행정기관과 장례업체 간의 업무로만 남게 

될 우려가 있다.

3. 대상자 범위

｢표준조례(안)｣의 제4조(지원대상)는 “1. 시･군･구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2. 사망 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 연고자가 미

성년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 등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석 대상인 17개 조례 모두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관내 주소지를 둔 복지대상자, 연고자

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및 기피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필요에 따라 인정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 조례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중 ‘관내 주소지를 둔 복지대상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복지대상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에 따

라 장제 조치8)를 진행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및 기피 사유 중 ‘부양의무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구체

적으로 명시한 곳은 북구, 동래구, 기장군, 영도구, 연제구, 사하구, 부산광역시이다. 또한, 북구는 

거주자에 한하여 유품 정리를 한다고 명시하였고, 금정구는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

층은 제외’라는 조항이 있다. 연제구는 지원 대상에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만 명시하고 있어, 

타 구･군에서 포함하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

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

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

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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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대상자 범위

무연고 사망자

기타관내
사망

관내 
주소지를 
둔 복지 
대상자

연고자 
없음

연고자 
알 수 
없음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및 
기피 이유 지방자치

단체장의 
필요 인정사회 연령 경제 신체

가족관계 
단절

북구 ○ ○ ○ ○ ○ ○ ○ ○ ○
유품정리 명시/부양의무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명시

동래구 ○ ○ ○ ○ ○ ○ ○ ○ ○ ○
부양의무자가 장례처리 능력
이 없는 경우 명시

해운대구 ○ ○ ○ ○ ○ ○ ○ ○ ○ ○

기장군 ○ ○ ○ ○ ○ ○ ○ ○ ○
부양의무자가 장례처리 능력
이 없는 경우 명시

동구 ○ ○ ○ ○ ○ ○ ○ ○ ○

서구 ○ ○ ○ ○ ○ ○ ○ ○ ○

수영구 ○ ○ ○ ○ ○ ○ ○ ○ ○ ○

영도구 ○ ○ ○ ○ ○ ○ ○ ○ ○
부양의무자가 장례처리 능력
이 없는 경우 명시

연제구 ○ ○ ○ ○ ○ ○ 상동

부산광역시 ○ ○ ○ ○ ○ ○ ○ ○ 상동

사하구 ○ ○ ○ ○ ○ ○ ○ ○ ○ 상동

부산진구 ○ ○ ○ ○ ○ ○ ○ ○ ○ ○

남구 ○ ○ ○ ○ ○ ○ ○ ○

사상구 ○ ○ ○ ○ ○ ○ ○ ○ ○

중구 ○ ○ ○ ○ ○ ○ ○ ○ ○

강서구 ○ ○ ○ ○ ○ ○ ○ ○ ○

금정구 ○ ○ ○ ○ ○ ○ ○ ○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제외

공영장례 지원에서 우선 적용되는 장제급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항목을 상

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즉, 각 지원 대상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들이 공영장례 신청이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근 무연고 사망자의 70%는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

부 및 기피’에 해당하는 만큼, ｢표준조례(안)｣의 예시에도 ‘부양의무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

우’를 추가하면 조례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지원 방법 및 내용

｢표준조례(안)｣의 제5조(지원방법)에는 “예산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분석대상 

17개 조례 중 부산시, 남구, 사상구, 금정구는 ｢표준조례(안)｣와 같이 현물 지원을 기본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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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반면, 북구를 비롯하여 12곳은 현금 지원을 기본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구는 지원 방

법 조항 자체가 없다. 

제6조의 지원 내용에는 “시장 등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

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한 지원 내용으로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 2. 안치, 염습, 입관, 운

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

용, 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이 포함되며, 지

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

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기장군, 연제구, 사하구는 지원 내용에 상복, 사체 검안비, 유품 정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동래구와 해운대구는 유품 정리의 지원 대상 및 지원절차 등은 구청

장이 따로 정한다고 별도 조항을 두고 있다. 북구, 해운대구, 기장군, 영도구는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합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조례에는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은 해마다 수립･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부산시, 동래구, 동구, 수영구, 부산진구, 남구, 사상구, 금정구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중구와 동래구는 유품 정리, 영도구는 영정사진 지

원을 포함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시장은 장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

소, 차량 또는 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포괄하여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표 10> 지원 방법 및 내용

지원 방법 지원 내용

현금 현물
시신

운반비
안치 염습 입관

빈소
설치

제물
상차림

조문 헌화
화장
비용

봉안*
지방자치
단체장 

인정비용

북구 ○ ○ ○ ○ ○ ○ ○ ○ ○ ○ ○

동래구 ○ ○ ○ ○ ○ ○ ○ ○ ○ ○ ○ ○ ○

해운대구 ○ ○ ○ ○ ○ ○ ○ ○ ○ ○ ○

기장군 ○ ○ ○ ○ ○ ○ ○ ○ ○ ○ ○

동구 ○ ○ ○ ○ ○ ○ ○ ○ ○ ○

서구 ○ △ ○ ○ ○ ○ ○ ○ ○

수영구 ○ △ ○ ○ ○ ○ ○ ○ ○

영도구 ○ △ ○ ○ ○ ○ ○ ○ ○ ○ ○

연제구 ○ △ ○ ○ ○ ○ ○ ○ ○ ○ ○

부산광역시 △ ○

사하구 ○ △ ○ ○ ○ ○ ○ ○ ○ ○ ○

부산진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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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조례(안)에는 봉안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지원 방법에서 ‘○항의 지원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으로 대신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곳 있음

현물 지원은 전용 빈소와 제례 물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있

으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담당 업체가 공영장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현금 

지원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부산시는 공영장례 제례 물품의 기본 품목을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

공영장례 시행 초기에는 부고에 게시된 조문 시간이 지나도 빈소가 차려지지 않거나, 딱딱하게 

굳은 밥과 색이 변한 나물이 제공되는 등 부실한 상차림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심지어 다른 

고인의 제물상이 재사용되는 일이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시정조치와 비용 환수

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최고운 외, 2024).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 실태 조사는 각 구･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효

과적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인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전달체계

전달체계는 지원 한도와 지원신청으로 구분된다. 지원신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과 업무위탁의 구분을 포함한다. ｢표준조례(안)｣에는 지원 한도를 장제급

여의 200%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신청에 관한 조항에서 제4조 제3호 “(그 밖에 시장 등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시장 등에게 장례 지원을 신청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에는 연고자, 동장, 마을공동체 등 관계인의 신청이 가능하며, 무연

고자가 생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 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또는 사망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

이 희망할 경우, 해당 인물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례의식의 

주관 신청자로 연고자, 이웃, 동장, 마을공동체가 포함된다. 동구 조례에서는 공영장례 지원을 신

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업무위탁은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

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시장 등은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위탁을 민간 장례업체, 비영리 단

체에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례는 다수 존재하며, 특히 동구와 부산시는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

영리 법인을 업무위탁 대상으로 명시했다. 지급 청구 후 비용의 기한 내 지급을 명시한 곳은 북구, 

수영구, 부산진구, 중구이다. 

남구 △ ○ ○ ○ ○ ○ ○ ○ ○ ○ ○

사상구 △ ○ ○ ○ ○ ○ ○ ○ ○ ○ ○

중구 ○ △ ○ ○ ○ ○ ○ ○ ○ ○ ○

강서구 ○ △ ○ ○ ○ ○ ○ ○ ○ ○ ○ ○

금정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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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원 한도 및 지원 신청 범위

자치단체

지원 한도 지원신청

비고장제급여
200%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업무위탁

연고자 이웃 동장
마을

공동체
민간 장례 

업체
비영리
법인*

비영리단체

북구 ○ ○ ○ ○ ○ 7일 이내 지급 

동래구 ○ ○ ○ ○

해운대구 ○ ○ ○ ○ ○

기장군 ○ ○ ○ ○

동구 ○ ○ ○ ○

서구 ○ ○ ○ ○ ○ ○

수영구 ○ ○ ○ ○ ○ 14일 이내 지급 

영도구 ○ ○ ○ ○

연제구 ○ ○ ○ ○ ○

부산광역시 ○ ○ ○ ○ ○ ○

사하구 ○ ○ ○ ○

부산진구 ○ ○ ○ ○ ○ ○ 14일 이내 지급

남구 ○ ○ ○ ○ ○

사상구 ○ ○ ○ ○ ○

중구 ○ ○ ○ ○ ○ 7일 이내 지급 명시

강서구 ○ ○ ○ ○

금정구 ○ ○ ○ ○

*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한편, 부산지역은 영락공원 내 공영장례 전용 빈소가 마련되어 있으나, 각 구･군청별로 무연고 

시신 처리업무부터 협약을 맺었던 업체에서 공영장례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9)

6. 재정의 책임성

｢표준조례(안)｣ 제9조는 지원결과 관리에 관한 조항으로, “시장 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단체가 이를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업무를 위탁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

다. 재정의 책임성은 지원결과 관리와 비용 환수 사유로 구분된다. 지원결과 관리는 지원금이 목

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와 위탁 시 사실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비용 환수 사유는 부정 지원 및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된 조항을 의미한다. 

부산시 17개 조례 중 16곳이 점검과 비용 환수와 같은 지원결과 관리 조항이 있으며 수영구는 

9) 부산의 지방자치단체별 공영장례 협약업체 명단을 정보공개청구(2025.1.14.)하였고, 16개 구･군 중 협약

업체가 있는 곳은 서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강서구, 사상구이며 나머지는 협약업체 없음(2025.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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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환수에 관한 조항만 존재한다. 

<표 12> 지원결과 관리 및 비용환수 사유

자치단체

지원결과 관리 비용환수 사유

비고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조사

위탁시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조사

부정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북구 ○ ○ ○ ○
환수의 절차･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명시

동래구 ○ ○ ○ ○ 상동

해운대구 ○ ○ ○ ○ 상동

기장군 ○ ○ ○ ○ 상동

동구 ○ ○ ○

서구 ○ ○ ○

수영구 ○ ○

영도구 ○ ○ ○ ○ 상동

연제구 ○ ○ ○ ○ 상동

부산광역시 ○ ○ ○

사하구 ○ ○ ○ ○

부산진구 ○ ○ ○ ○

남구 ○ ○ ○ ○

사상구 ○ ○ ○ ○

중구 ○ ○ ○

강서구 ○ ○ ○ ○

금정구 ○ ○ ○ ○

현재 각 구･군청은 공영장례 현장점검을 ‘빈소 차림’에 국한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장례식 전체 

과정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최고운 외(2024)는 당일 부고 게시, 빈소 및 화장 진행 후 

부고를 올리거나 장례가 끝난 이후 다수의 부고 알림이 한꺼번에 게시된 문제를 지적하며, 공영장

례 전반을 관리할 지원센터의 설립을 주장한다. 지원센터는 상담, 교육, 부고 관리 및 장례 전반의 

운영을 담당하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기대된다. 

지원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기초자치단체는 빈소 차림뿐 아니라 입관, 운구, 화장 및 봉안까지 공

영장례 전체 과정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전을 담당하는 장례업체에 대한 공개 모니

터링을 통해 공영장례 제도의 건전한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개정된 부산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인 16개 구･군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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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례 지원 조례｣ 및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조례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례 내용과 조례 이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조례에는 공영장례의 개념과 조례 제정의 의미가 ｢표준조례(안)｣보다 대체로 포괄적

으로 서술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장례법에 맞춰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도 일부 

존재하였다. 실제 공영장례 이행과정에서는 행정체계의 편이성보다 고인의 존엄성 보장을 우선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부산광역시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로 ‘부고 게시’와 시민참여 보장을 명

시하고 있으나, ‘부고 게시’가 시민참여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공영장례 조문에 관심있는 신청자에게 부고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시민참

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원 대상에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75세 이상인 사람’을 추가

해야 하는 조례가 있었으며, ｢표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조례에서는 지원 방법을 현물 지급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장례업체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방안이므로, 

조례 개정 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셋째, 공영장례 지원의 결과 관리와 비용 환수는 

전체 공영장례 과정에서 단계별로 점검되어야 한다. 공영장례 전 과정을 행정적 절차에 따라 정기

적･비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 항목을 공개하여 공영장례 빈소를 찾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례 조항에 근거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만큼, 조항의 존재 여부와 지

원 방법의 표준화로 지원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이 요구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2항에 명시된 대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는 순수한 수단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과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시민참여는 공영장례의 의미를 사회에 확산시키고 공영장례 제도의 실

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동력이며, 시민참여 방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

우, 2015년부터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진행해 오던 민간단체 ‘나눔과 나눔’이 2019년부터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시민의 애도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안양시는 2020년 공영

장례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기수별 봉사단원을 모집하여 양성 교육

과 공영장례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최고운 외, 2024). 

현재 부산에서는 시민단체인 부산 반빈곤센터가 2023년부터 자체적으로 공영장례 조문단 양성

과정을 운영하며, 조문과 함께 공영장례 빈소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모니터링 활

동을 통해 발견된 공영장례 제도의 개선점과 정책 제안을 부산광역시 및 각 기초자치단체에 지속

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부고 게시’ 정책으로, 현재 부산의 모든 구･군청, 그리

고 영락공원 홈페이지에는 공영장례 부고 알림 게시판이 별도로 마련되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

했을 경우 성명, 연령, 장례일시 및 발인･화장일시를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 한편, 부산광역시 ｢공

영장례 지원 조례｣ 제12조에는 상담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서울시처럼 

공영장례 상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상담센터에서 무연고 사망자 및 공영장례 사례를 축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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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제도를 홍보하며, 지속적인 시민의 조문과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정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영장례 제도를 생활동반자법등과 같은 관계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족과 단절된 

고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의 단절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 공영장례 제도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마지막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중이지만, 현행 장사법에서는 혈연 연고자의 의사에 반하

지 않는 한 비혈연 관계인 지인 등이 유품 정리 및 사망신고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원가족

과 단절되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 생전에 본인의 장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전장례의향서’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2023.1)는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장사(매장, 화장) 방식, 빈

소 유무, 부고 범위, 장례 규모, 장례 장소 및 안치 방식 등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장례 문화

의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 동구에서는 1인 가구 및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장례주관자

를 지정하고 부고 알림 및 유언 집행자 통보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가족과 연결하는 ‘해피엔딩 장

례 지원사업’을 공영장례 제도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국제신문, 2024.09.02.). 부산시는 이를 

<사전 장례 주관자 지정사업>으로 정하여 부산 전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이 무연고자 

또는 잠재적 무연고 1인 가구와 사회적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생전 고립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산일보, 2025.2.13.).

마지막으로 공영장례 제도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2022년부터 부산시는 공영

장례 예산을 시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구･군 예산에 우선하여 집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무

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율을 90%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 13> 부산지역 공영장례 현황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시행 지원율 비고

2022년 526 83 15.8% 구･군 예산

2023년 상반기 288 177 61.5% 시비 지원

2023년 하반기 331 240 72% 시비 지원

2024년 상반기 312 282 90% 시비 지원

출처: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10)

그러나, 무연고자가 언제, 어디서 사망하는지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달라지는 것

은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율을 상향하고 지원 방법을 표준화할 필

요가 있다.

부산지역에서 고독사가 급증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체 장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

며, 공영장례 조례 정책토론회(2022.10.17.)11)를 통해 부산시의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 및 장사

10) 2024년 10월 25일 ‘생애말 돌봄과 임종, 그리고 사회적 장례’ 발표내용 중,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P.

11) 2022년 10월 17일 부산 시민단체들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주최로 ‘부산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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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팀 신설이라는 성과를 확인하였다. 공영장례도 일반 장례와 동일하게 고인이 ‘애도받을 권리’

와 시민들이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공영장례가 진

행되던 초기에는 빈소 설치가 부고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영장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장례

지도사의 불성실한 응대, 조례의 지원 내용과 다른 상차림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최고운 

외, 2024). 지원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비용 환수 규정을 정하여 재정의 책임성을 확

보하여 모든 시민의 권리로서 공영장례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기대

어 1인 가구와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누구나 무연고 사망자가 될 수 있다는 공통

된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을 공영장례라는 상호의존적 제도로 줄일 수 있다면, 시민들은 안심할 것

이다. 이는 불공평한 사회구조에 대항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새로운 장례 문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가족관계 단절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취약계층 지

원을 위해 제정된 부산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인 16개 구･군의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분석모형으

로 검토하였다. 특히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우려되는 부분을 실증적

으로 논의함으로써, 조례의 개선 방향과 시민참여의 취지를 전달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

구의 의의가 있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예산의 한계까지 다루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추후 부산시의 공영장례 예산 집행 과정에 관한 연구와 조문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

로 심층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와 함께 공영장례 제도가 시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 사

회적 연대와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건전한 장례 문화로 자리 잡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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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Public Funeral Support Ordinance and Study of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Its 16 

Districts and Counties

Maeng, Jeong-Eun

This study analyzes the Public Funeral Ordinance enact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and its 

16 districts and counties to ensure a dignified death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unclaimed 

deceased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Using the social welfare ordinance format, th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exceed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standard ordinance, specific measures for citizen participation are lacking. Public 

funeral support is mainly provided through cash payments, with challenges in service quality 

management due to reliance on contracted funeral businesses and the non-standardization of 

support provisions. To enhance the ordinance’s effectiveness, this study recommends expanding 

public awareness, ensuring citizen participation, and standardizing support methods and 

contents. Furthermore, promoting education on public funerals and transitioning to a funeral 

system centered on social relationships can foster social solidarity and community values.

Key Words: unclaimed deceased, funeral procedures for unclaimed deceased, public funeral, public 

funeral ordinance, ordinance analysis


